
산자부, LP가스 체적거래제도 개선

산업자원부는 2001년 11월부터 LP가스 고정거래 유도 및 사고시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판매사업자

와 가스사용자간 안전공급계약 체결, 소비자보장 책임보험 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LP가스안전대

책」을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중이다.

산자부는 1997년 이후 시설설치 의무화 방식으로 추진돼온 「LP가스 체적거래제도」가 사업자의 판단

을 통한 시장자율로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단독주택의 체적시설 의무화 대상

제외, 체적 전환시 부담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적거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 200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LP가스 체적거래제 개선안에서는 단독주택을 체적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비자 비용부

담(20만원 수준)에 비해 기대편익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강제적 체적시설 설치

의무화 대신 권장사항으로 추진토록 했다.

안전관리자 선임제도도 보완해 공동저장시설을 사용하는 특정사용시설(공동주택·상가)은 사업자가 안

전관리자를 선임하고 1인의 안전관리원이 일정 수용가의 범위 이내에서 수개의 시설을 순회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등 특정사용시설의 보험 가입기준도 조정 해 주거용 특정사용시설은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하

고, 보험 가입대상 공동저장설비의 저장능력 산정기준을 완화했다.

체적시설 미설치(중량판매) 가능분야도 영업장면적 40㎡ 이하의 업무용 건축물, 재건축·재개발·도시

가스 공급 예정구역 내 건축물로 확대했다.

아울러 소형 저장탱크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를 보완해 판매사업자도 소형 저장탱크를 통한 LPG 판매

영업 행위가 가능토록 사업자의 업무범위를 조정했다.

LP가스 체적거래제를 보완하려는 것은 2001년 11월부터 실시중인 「LP가스 안전대책」의 영향으로

사업자의 시장판단 아래 자율적으로 체적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었고, 2001년 1월부터 LP

가스 가격자유화가 시행중인 점 및 체적 전환 지원내용을 반영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2001년 정기국회

통과)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가급적 강제적인 제도의 시행보다는 시장자율에 의한 제도정착이 가능하도

록 체적시설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자금지원 등 기반조성에 주력하려는 것이다.

LP가스 체적거래 실적 (단위: 1000세대)

구 분 업무용 공동주택 단독주택 합 계
추진대상 418 1,229 5,959 7,606
추진실적 341 902 193 1,436
추진율(%) 81.6 73.4 3.2 18.9
의무기한 2000.12 2001.12 2003.12 -

+ 2001년 10월 기준

산자부는 체적거래제가 보완 시행되면 현재 추진중인 LP가스 안전대책과의 조화를 통해 시장자율에

의한 LPG 시설투자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체적시설 설치 강제화에 따른 단독주택 가스 사용

자 등의 불만요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P가스 체적거래제」는 LP가스 거래시 용기단위에 의한 거래에 대신해 계량기, 자동절체기 등의 시



설을 설치함으로써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거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로 사용 후 용기에 잔류하

는 미사용 잔량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해소, 금속배관 시설에 의한 안전성 강화, 계획배달에 의한 유

통효율화 및 용기 배달인력 구인난 완화 등을 목적으로 1997년 도입됐다.

< Chemical Daily N ews 2001/ 12/ 20>


